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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지방
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년 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이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을 차지
하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사업체 비중: 경기 25%, 서울 18.8%, ▴노동자 비중: 경기 24.3%, 서울 22.8%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23년 12월 통계청) 

  그 외 시·도의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 내역 붙임 참조).

[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

구분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광주

체불액(억 원, %) 3,540(26.4) 3,434(25.6) 756(5.6) 745(5.6) 672(5.0)

노동자 수(백 명, %) 432(25.0) 470(27.2) 104(6.0) 104(6.0) 44(2.5)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고,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임금 체불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체불 예방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이므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우선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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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25년 7월 기준)

(단위: 백만원, 명)

지 역 체불금액(비중) 체불인원(비중)

전 체 1,342,053 (100.0) 173,057 (100.0)

서 울 343,376 (25.6) 47,006 (27.2)

부 산 74,502 (5.6) 10,424 (6.0)

대 구 36,796 (2.7) 5,704 (3.3)

인 천 62,768 (4.7) 8,949 (5.2)

광 주 67,155 (5.0) 4,406 (2.5)

대 전 19,575 (1.5) 2,782 (1.6)

울 산 18,980 (1.4) 3,169 (1.8)

세 종 3,909 (0.3) 515 (0.3)

경 기 353,957 (26.4) 43,229 (25.0)

강 원 23,937 (1.8) 3,275 (1.9)

충 북 39,626 (3.0) 4,599 (2.7)

충 남 48,968 (3.6) 6,504 (3.8)

전 북 50,779 (3.8) 4,995 (2.9)

전 남 48,165 (3.6) 6,568 (3.8)

경 북 47,186 (3.5) 6,712 (3.9)

경 남 75,550 (5.6) 10,438 (6.0)

제 주 18,690 (1.4) 2,057 (1.2)

* 8,135백만원(전체 체불액의 0.6%) 제외된 현황(도로명주소 오류로 통계 집계 시 제외)


